
 

  

 

  

     

  연구보고서 2023-03 
  

     

  PHI Research Report 2023-03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젠더레짐 

Scrutinizing the Gender Regime Concept  

for Health for All 
 

 

 

 

 

 

 

 

   

 
 

 
  



건강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연구소  
 

2 

[PHI Research Report 2023-03] 

Scrutinizing the Gender Regime Concept for Health for All 
 

[연구보고서 2023-03]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젠더레짐 

 

출판일 ∥ 2023년 3월 21일 

    

편집인 ∥ 김 새 롬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필진 ∥ 김 새 롬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가나다 순)  김 진 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문 다 슬  시민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구센터장 

  문 주 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박 서 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펴낸 곳 ∥ (사) 시민건강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팩스: 02-581-0339 

  누리집: www.health.re.kr  

  전자우편: people@health.re.kr  

   

ISBN ∥ 979-11-87195-27-6(95300) 

  



건강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연구소  
 

3 

차 례 

1. 들어가며  ············································································································   1 

2. 레짐(regime)이란 무엇인가 – 건강 레짐과 젠더레짐  ······················································   3 

3. 젠더레짐은 어떻게 활용돼 왔나  ·················································································   8 

1) 국제정치에서 레짐  ····························································································   8 

2) 여성학에서 젠더레짐  ························································································   12 

3) 복지국가레짐을 젠더화하기 – 젠더정책레짐  ····························································   14 

4) 월비(Sylvia Walby)의 젠더레짐  ··········································································   22 

4. 나가며: 가능성을 모색하기  ·····················································································   30 

부록  ····················································································································   33 

참고문헌  ···············································································································   37 

 

표 차례 

표1. 세 가지 젠더정책레짐  ·························································································   16 

표2. 월비가 제시한 젠더레짐의 다양성  ··········································································· 24 

 

그림 차례 

그림1.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틀  ····································································   6 

그림2. 국제정치에서 레짐의 구속력과 제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   9 

그림3. 월비의 젠더레짐과 다른 레짐 개념의 비교  ·····························································   27 

 

글상자 차례 

글상자1. 젠더정책레짐으로 바라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   17 

  



건강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연구소  
 

4 

요 약 

 

이 글은 건강과 젠더를 분석하기 위한 더 넓고 관계적인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레짐’과 ‘젠더레짐’이 

사용되는 기존의 방식과 쓸모를 검토한다. 여성 건강과 의료가 계속해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되고는 경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의 건강 지식을 실천과 더욱 가깝게 놓기 위한 

이론적 도구가 필요하다. 국제정치, 여성학, 사회복지, 사회학 등의 연구에서 논의되는 레짐 개념은 그 

정의와 범위, 활용이 다양하지만 총체적이고 실천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건강과 젠더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가진다. 고찰을 토대로 우리는 레짐 개념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고민하는 

성평등한 세계를 모색하는 지식을 쌓아올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그리고 그 배경이 되었던 

공동학습의 목표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성 요소와 건강 레짐을 

비교함으로써 모두의 건강을 위한 총체적 시도로 건강 레짐의 개념적 유용성과 쓸모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젠더레짐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정리하였다. 젠더레짐의 정의와 쓰임은 국제 관계, 복지국가이론, 여성학 

등 학문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해당 장에서는 젠더레짐의 다양한 의미와 활용을 종합하는 한편, 

젠더와 건강을 고민하기 위한 “레짐 접근”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동성 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젠더레짐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젠더화된 관계와 역할, 규범, 정동 등의 총체로 나타나는 젠더 구조를 사회적 실재로써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임을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 글이 젠더레짐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젠더와 건강을 형성하는 사회적 실재의 교차성을 껴안는 사회구성체로 

젠더레짐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이 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필진이 함께 공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의 

초안을 검토하고 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한국사회역사학회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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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Gender, as Joan Scott has said, is both a social structure and an analytical category 

that shapes people's health. But how does gender integrate into the health system and 

its broader determinants? How can we relate the multifaceted gender relations that 

intersect with every dimension and level of health? As we enter the fifth year since the 

opening of the Gender and Health Research Center, we feel the need to adopt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guide our research and activism. In this endeavor,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applications and theoretical possibilities of the 

gender regime in this report. The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the report and explains our purpose for collective learning. In 

Chapter 2, we compare the health system building blocks with the health regime and 

explain the conceptual advantage of the health regime in guiding our collective 

endeavor in health for all. Chapter 3 is our main text, which summarizes the results of 

our literature review on the gender regime. Definitions and uses of gender regimes 

differ based on varied disciplines, such as international relations, welfare state theory, 

and feminist studies. We try to put together the use and meaning of gender regimes in 

various academic projects and derive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a "regime approach" 

in gender and health. We also include a case study analyzing the recent verdict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bout gay couples' entitlement to dependent relationship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Finally, Chapter 4 concludes that gender regimes 

can be a promising conceptual tool for capturing and analyzing gender structures as 

social entities, which can manifest the totality of gender relations, roles, norms, and 

sentiments across a wide range of domains. We hope our investigation can work as an 

invitation to draw more attention to the gender regime, which we anticipate will 

develop as a social construct that can embrace the intersecting nature of social reality 

that shapes gender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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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9년 2월, 시민건강연구소 총회에서 젠더와건강연구센터를 새로 만들어 운영했으면 한다는 보고를 

했을 때 들었던 질문이 있다. 왜 “여성 건강”이나 “성⋅재생산 건강”이 아니라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라고 

이름을 정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낙태죄 폐지 결정을 앞두고 임신중지를 둘러싼 여성건강운동의 영향을 받아 

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본격 시작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참이니, 적절한 

질문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제대로 답을 할 만큼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새로 만들어 운영할 센터의 핵심적인 테마가 특정한 지식의 대상(subject)으로 여성을 지정하는 

것이기보다는, 스콧(Joan Wallace Scott)의 설명을 따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이자 

분석 범주로서 “젠더(gender)”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한다. 

젠더와건강연구센터 운영 5년 차인 2023년까지 센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아무래도 공동의 학습이었다. 

기존의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젠더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 도구들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1 

함께 공부하기를 자처한 사람들과 모두의 건강과 젠더의 교차를 탐색하던 중, 우리는 여러 학제와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젠더레짐(gender regime)”의 의미를 파악해보아야겠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스콧이 

말한바 젠더가 사회를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라면, 레짐은 이를 둘러싼 더 넓은 배경까지를 포함해 젠더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제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용해 보였다. 일상의 규범과 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제도를 통해 젠더 

범주를 재생산하고, 생각하고 관계맺는 개별 인간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구획하는 젠더-

관계(gender relations)의 작동을 포착하는 사회적 구성체로서 젠더레짐의 가능성을 기대했다.  

이 글은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의 공동학습에 참여해왔던 회원 5명이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기대와 의문을 품고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의 목적이 젠더레짐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대신 우리는 이 글에서 사회와 건강, 그리고 구조이자 기제로 젠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젠더레짐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의 쓰임과 의미가 어떻게 배치돼 

 
1 젠더건강연구센터 블로그도 운영되고 있다. 다음을 참고.  https://genderandhealth.weebly.com/  

https://genderandhealth.weeb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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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검토했다. 젠더를 개인화된 규범이나 역할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사회⋅제도의 고정된 

특성으로 평평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돕는 개념적 도구(conceptual tool)로 젠더레짐의 가능성을 

탐색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글을 정리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이다. 먼저, 수기검색을 통해 읽기 목록을 

구성하였다(부록1). 국내외 여러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져 온 레짐의 정의와 비판에서부터 젠더레짐의 

정의와 작동 원리, 그리고 복지국가, 노동시장, 폭력 등에서 젠더레짐의 쓰임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젠더레짐 

논의를 망라하여 톺아보았다. 보건의료 혹은 건강 영역에서 젠더레짐을 다룬 글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다. 이후 함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국제정치, 여성학, 그리고 복지국가에서 젠더레짐의 

활용을 추가적으로 고찰하고 또 논의했다. 마찬가지로 수기검색을 통해 추가 문헌을 찾고 검토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례 분석을 함께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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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짐(regime)이란 무엇인가 ― 건강 레짐과 젠더레짐  

프랑스어 régime에서 유래한 레짐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Strange, 1982). 일상어로 

régime은 특정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삶의 양식 등으로 의사 등이 건강을 위해 환자에게 지시하는 

양생법을 이 단어로 지칭한다.2 두 번째는 이 글에서 다룰 ‘레짐’으로 발전된 용어로, 일정한 규칙성, 규율, 

권위, 목적에 따른 넓은 원칙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의미는 ‘앙시앵 레짐’처럼 특정 개인, 왕조, 정당 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상황을 지칭하는 정치적인 차원을 지칭한다.  

건강 레짐(health regime)도 젠더레짐도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다.3 시민건강연구소의 회원이라면 

젠더레짐보다는 건강 레짐(health regime)에 더 익숙할 수도 있다. 김창엽(2017)은 체계를 넘어 레짐으로 

건강분배체계를 바라보자고 제안하는 글에서 기존의 레짐 개념이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정리한다. 이는 첫째, 공적 활동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정부와 좁은 의미의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비정부 또는 비공식 부분을 함께 포함하기 위한 개념으로 레짐이다. 대표적으로 도시 레짐이 그러하고, 

복지국가 레짐도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둘째, 사회적 현상이나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가시적인 제도나 정책 외에도 가치와 규범, 원칙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심급으로 레짐을 활용하는 

경우다. 젠더레짐과 국제 레짐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나 

제도의 총체 또는 통합물로 레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빈곤 레짐, 복지 레짐 등이 대표적이다(김창엽, 

2017).  

그렇다면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 레짐”을 어떻게 규정해 왔을까? 녹색 건강을 위한 건강 레짐을 논의한 

2012년 서리풀 논평에서는 레짐이 “규범이나 가치, 문화, 정책, 제도, 법률을 포함하며 과업, 의무, 권리를 

배분하는 규칙으로 작동하는 틀”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연구(앞의 연구, 2017)에 

 
2 의료인들에게 익숙한 레지멘(regimen)이라는 표현 역시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식이요법에서 투약방식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건강 목표(질병 극복과 예방, 웰빙 등)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3 글을 작성하던 2023 년 2 월 기준 구글에서 “건강레짐”과 “건강 레짐”으로 검색된 게시글은 각각 651 건과 593 건이고, 

“젠더레짐”과 “젠더레짐”을 검색하면 각 6,900 여건과 7,400 여건의 게시글이 검색된다. 시민건강연구소 

누리집(www.health.re.kr)에서 “레짐”을 다룬 글은 36 개로 대부분은 건강 레짐을 다룬 글이지만, 젠더레짐을 언급한 글도 

3 개 존재한다. 이 3 개의 글은 모두 젠더 폭력을 다루는 글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젠더레짐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http://www.healt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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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건강 레짐은 “건강과 보건의료와 연관된 가치, 규범, 규칙, 정책, 법률, 제도의 총합으로 행태와 

상호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틀”을 의미한다.  

이후 출판된 책(김창엽, 2019)에서는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대로 건강 레짐을 

제안하는 맥락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건강 레짐은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식과 분석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개입과 변화의 주체를 개척하고,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다르게 모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토대로서 제시된다. 레짐 개념은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시적이고 측정가능한 유형의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의 요소들을 지식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실재로써 주목하게 해주며, 다수의 정책이나 제도, 문화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김창엽, 2019:219).  

건강 레짐 개념에 따라 건강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의 총체로서 바라보고 있기에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을 둘러싼 규범, 가치, 문화를 고민하고 기존 정책, 법률, 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을 짚어 왔다. 

발전주의적 국가개발 논리와 국력으로 건강이라는 우생학적 함의가 짙은 정치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변화의 주체를 넓히기 위한 시도도 레짐으로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과 닿아 있다. 건강과 관련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선호나 선택을 넘어 정치적 요구와 의지로 전환될 수 있게끔 틈새를 메우는 지식을 지향하는 

입장 역시 건강레짐의 관점에서 포괄된다. 이렇게 총체적인 접근으로서 건강 레짐의 관점을 채택하면 

변화의 주체가 국가에 한정될 리 없고, 개입의 도구와 전략 역시 좁은 의미의 정부 정책으로 국한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실제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에게 건강 레짐은 

다양한 개입의 공간과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건강과 보건의료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도구상자(toolbox)로서 의미가 있는 셈이다.  

반면 젠더레짐은 국가기구에 의한 공적 제도로 작동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레짐”을 

활용하는 입장과는 다소 다른 목적에서 호출되어 왔다. 버틀러(Judith Butler)의 말대로 규범과 규율의 

장치(apparatus)로 젠더를 호명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개인의 속성이자 사적 관계에 따른 결과로 

치부하는 경향에 저항하는 일이었다. 젠더레짐은 젠더를 논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개인화 경향을 극복하고 

젠더 개념이 담고 있는 총체적 관계를 강조한다. 우리는 기회와 제약의 구조를 형성하는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차원으로 젠더(구조)를 다루고, 시대, 국가, 사회라는 시공간적 배경과 위계구조와 

뒤얽혀 나타나는 젠더를 포착하기에 레짐 개념의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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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에서 익숙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틀을 예를 들어 보자. WHO(2007)은 

보건의료체계가 ▲서비스제공체계, ▲보건의료인력, ▲정보, ▲의약품⋅백신⋅기술, ▲재정, 

▲리더십⋅거버넌스의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고 본다(그림 1). 이 개념틀은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고 

형평적으로 건강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둔다. 자원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성, 질, 안전성을 

개선하는 일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은 1978년 알마아타 선언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2000년 세계보건보고서, 

2002년 세계보건기구의 젠더정책에 관한 사무총장 성명서 등 인권과 젠더 관련 세계보건기구의 공약에 

근거한다(WHO, 2007). 이 여섯 가지 구성요소는 빈곤퇴치와 모자보건을 목표로 했던 새천년개발 

목표(MDG) 시기 여러 국가의 보건당국 조직체계와 꼭 닮았다. 건강을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행동의 주요 주체를 보건사업 및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국가 보건부 관료를 주요 

독자로 상정했다는 뜻이다.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기는 하지만, 이 개념틀은 체계 

내 구성요소들을 평평하게 나열하는데 그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실제로 체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지우고, 시설중심 접근을 중심에 둠으로써 지역사회를 주변화하게 된다는 점 등이 

핵심이다(Sacks et al., 2019). 더 나아가 이와 같이 국가정책이나 원조사업의 하향식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해는 건강을 둘러싼 문화와 규범을 바꾸고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를 지지, 촉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를 경유해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택해온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의 국민국가중심 보건의료체계 

접근의 내재적 한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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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틀(De Savigny & Adam, 2009) 

다른 모든 건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성건강과 재생산은 특히나 공식의 법⋅제도 외에도 

암묵적 규범과 규칙, 가치와 정동의 규율을 강하게 받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틀을 

중심으로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에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젠더 관점의 건강 연구를 위해 “젠더레짐”을 다룬 기존의 

연구를 학제에 따라 검토하고 정리했다. 보건의료체계라는 개념틀을 공유하며 젠더와 건강을 다루고자 

했던 우리의 의도와 필요4가 “레짐”을 다루는 기존의 문법과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알아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명확하게 개념화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수준에서 여성 건강을 규율하는 

제도적⋅정치적⋅정책적 차원의 배열을 포괄하는 모종의 “여성 건강 레짐”을 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글을 통해 젠더레짐을 다룬 모든 학제의 논의를 총망라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4 이런 관점에서 이 이슈페이퍼의 작성에 참여한 저자들이 시도했던 작업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 

▪ 국내 보건학 지식생산의 위계적 성차 탐색(김진환, 김새롬, 박금령, 이준희, 김정우, 2019) 

▪ 경제위기와 고용조건에 따른 자살위험 양식의 젠더격차 분석(문다슬과 정혜주, 2018) 

▪ 아동건강에 미치는 양육자별 시간자원 투입의 차이 분석(문주현과 권순만, 2020) 

▪ 성인지적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과을 강조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Kim, Kim, Park, Kim, & Kim, 2020) 

▪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틀을 이용해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분석(김새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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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쓸모와 필요를 중심으로 탐색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충실하게 

젠더레짐을 검토한 결과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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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레짐은 어떻게 활용돼 왔나 

1) 국제정치에서 레짐 

(1) 레짐의 정의와 활용  

1980년대부터 레짐 이론을 광범위하게 응용해온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레짐은 여전히 모호하고 

가변성이 높은 개념으로 남아있다. 우선 가장 광범위하게 합의된 정의는 레짐 이론의 대표격인 학자 

크라스너(Krasner, 1982)가 제시했다. 이 때 레짐은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사항을 수렴시키는 

원칙, 규범, 규칙, 의사 결정의 절차(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 area)(Krasner, 1982:185)”로 

정의된다.  

여기서 레짐은 ‘제도(institution)’와는 구분되는 총체적인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제도가 “역할을 

명령하고, 활동을 규제하며, 기대하는 바를 규정짓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지속적이고 상호연관된 

일련의 규칙들”(Keohane, 1989:3)이라면, 레짐은 규칙들이 제도화돼 나타난 하나의 기초적인 합의다. 

즉, 국제제도에서는 ‘체제’가 행동을 조정한다고 보지만 국가들의 개인적인 이익 계산과 복잡한 효용함수를 

고려하면 체제, 기술, 경제구조를 넘어서는 수준의 광범위한 규범과 구조가 존재하고, 이 구조가 모종의 

레짐을 형성하며 기존의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뜻이다(Krasner, 1982:191-192). 레짐 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냉전을 막지 못한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성과 초국가적 금융질서가 혼재해 나타난 

1970년대 신자유주의 학파로부터 시작해 국제정치에서 제도 혹은 합의된 기구 이상의 광범위한 협의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학자별로 그 정의와 용례가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레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각 학자들이 국제 제도 안에서 레짐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2). 크라스너는 레짐을 총체적인 매커니즘(Krasner, 1982)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사건을 만드는 원인이나 결과, 결과를 변화시키는 변수 등 의미로 쓰인다. 이와 같은 용례는 

정치학자들이 논의하는 다양한 레짐 정의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를 지칭한다. 레짐이 가시화된 제도 혹은 

기구가 아닌, 국제사회의 ‘합의’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레짐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도 

국제사회의 동의와 질서 외에 특별한 요소가 없기에 국제기구 등 상설화된 제도만큼이나 안정적인 모양새를 

띤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국제연합(UN)을 가능케 한 전후 레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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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는 1945년 이후 국제사회가 미국이라는 하나의 강대국을 기준으로 한 국제질서에 폭넓게 

합의하고, 일종의 강건한 레짐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일로 볼 수 있다. 크라스너의 정의는 모호하나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용례다.  

 

 

[그림 2] 국제정치에서 레짐의 구속력과 제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도식화 

 

이후 발전한 레짐에 대한 정의는 상당 부분 사회학적 시각을 반영한다. 크라스너 이후 레짐 이론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영(Oran Young)과 코헤인(Robert Keohane)은 레짐이 사회적 제도로 개념화돼야 

한다고 봤다(Duffield, 2007; Young, 1980; Keohane, 1984). 또, 영은 국제사회에서의 ‘제도’를 

"기대가 수렴되는 인식된 행동 또는 관행 패턴 (Young, 1983:93)"으로 보고, 레짐은 이와 같은 제도 

속에서 이뤄진 활동이자 “특정 활동(또는 의미 있는 일련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 제도(Young, 1980:332)”라고 규정했다. 즉, 제도가 국제사회 안에서 수렴하면서 행위자 간 

진행되는 활동으로 레짐을 정의한 것이다. 또, 영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레짐은 정치적, 경제적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의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다. 이와 같은 논리로 국제 레짐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비롯한 

현행 국제경제체제부터 핵확산방지조약 등의 군비통제 합의,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 주권국가들의 

영역범위와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조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코헤인 역시 194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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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나타난 GATT체제, IMF를 위시한 국제경제체제가 레짐의 일종으로 파악했다(Keohane, 

1984).  

코헤인과 나이(Joseph Nye)는 레짐을 “지배 체제의 집합” 이라고 봤고, 레짐 안에는 “행동을 

정규화하고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칙, 규범 및 절차의 네트워크"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Keohane & Nye, 

1977:19). 이들이 보기에 레짐은 국가들에 의해 합의된 명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이며, 실질적으로 

행동을 구속하는 형식이어야 레짐으로서의 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헤인은 엑슬로드와 함께 

레짐의 안정성이 국제협력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봤다(Axelrod & Keohane, 1986). 

국제협력은 체제의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구조에 의해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구조가 행위자 자신들의 인식(perception)에 의해 결정되고, 인식 안에 국제레짐에 대한 믿음 

등 '총체적인 체제에 대한 신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Axelrod & Keohane, 1985). 이렇게 

이들은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제도를 레짐 안에 포함하는 크라스너, 영의 논의에 비해 레짐을 좁게 정의한다. 

요약하면 코헤인의 ‘국제제도’ 안에는 국제기구와 레짐, 관습이 포함되며 레짐은 국제기구와 관습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초적인 형태의 구속력 있는 규율이다. 

이렇게 정치학에서의 “레짐”은 행동과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칙, 규범, 절차의 네트워크(networks of 

rules, norms and procedures that regularize behavior and control its effects)로서 속성을 가지며 

그 규모와 범위, 쓰임이 매우 유연하다. 그리하여 레짐은 종종 군대, 전쟁, 안보, 무역, 경제, 복지국가와 

같이 다양한 단어와 결합된 형태로 활용되고, 동시에 그런 모호함 및 임의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정치학자 Strange(1981)는 국제관계에서 레짐 분석이 다소 미국적 유행이라고 

비판하며 그 규정이 부정확하거나, 정적이거나, 가치부과적인 특성을 가지기에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데에 

유의미한 틀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하며 특정 레짐을 일반 이론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정치에서의 ‘레짐’의 활용은 건강 혹은 젠더레짐과 비교할 때 그 활용의 범위가 실천적이기 

보다 이론적·규범적 차원에 머무르고, '사람 중심적 시각'이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서도 학파들 간 레짐을 정의하는 범위가 달라 아직 이론적으로조차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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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 불평등, 국제관계 

국제정치에서 레짐 개념은 현실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자연시하는 이해를 

공유한다. 대체로 국제정치⋅국제관계이론은 정부적 통치가 없는 홉스적 세계관(Keohane 1984:71; 

Axelrod & Keohane 1985:256–257)을 따른다. 이 세계관에서 국제정치의 유의미한 행위자는 오로지 

국민국가(nation state)이며, 이러한 완고한 입장은 국제관계이론이 젠더, 빈곤, 환경 등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범위의 초국적 레짐을 구속력 있게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국제정치 담론 안에서 

‘레짐’은 주로 여러 국민국가가 합의한 원칙과 규범을 의미하며, 국민국가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평등은 

국제정치에서 문제로 설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확대·재생산된다. 개별 국민국가에서 젠더, 장애, 빈곤 등 

다양한 불평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국제정치 차원의 이들 영역이 초국적 의제로 

구속력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동향 역시 위와 같은 관점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럼에도 열려있는 가능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일부 영역에서 기초적인 “성평등 레짐”에 

기반한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연합이 1975년 멕시코시티를 기점으로 

코펜하겐(1980), 나이로비(1985), 베이징(1995), 뉴욕(2000) 등에서 개최한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다.5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여성과 빈곤, 교육, 건강 등 현재 

젠더와 불평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했고, 국제사회는 이로부터 25주년이 되는 2020년 새로운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젠더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고, 이를 통해 레짐의 규범적인 힘이 일정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였다. 국제적 

성평등 레짐이 각 국민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국 정치에서 일정하게 

규범적인 힘을 발휘하며 의사결정의 준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레짐이 

활용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레짐은 법률, 정책, 체계 등 기존의 정치, 주로 국민국가의 공식 통치체를 

경유해 제도화, 구체화된 원칙과 규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더 넓은 영역의 사회적 실체를 의미화하고 그 

작동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5 UN Women, “World Conferences 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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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가 UN보다 앞서 야간노동에 관한 협약(Night Work Convention, 1919) 

등을 통해 여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준6을 설정한 일(Kardam, 2002) 역시 국제 성평등 레짐의 작동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지역적 층위에서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짐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평의회에서는 1990년 이후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현해 왔고, 이는 2011년 5월 11일 유럽 13개국이 서명한 "여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약칭 이스탄불 협약, Conven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으로 이어졌다.7  

 

2) 여성학에서 젠더레짐 

여성학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에서 젠더레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활용돼 왔을까?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이자 트랜스섹슈얼 여성인 코넬(Raewyn Connell)과 피어스(Rebecca Pearse)는 주어진 

맥락이나 제도, 조직 내에서 젠더화된 사회 관계가 시공간에 따라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젠더레짐이라고 부른다. 이 때의 젠더레짐은 각 조직의 특성을 지칭하므로 중간(meso) 수준을 지칭하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코넬은 호주의 공공부문 작업장의 젠더레짐을 분석한 본인의 조직 단위 연구를 

예시로 든다. 일터에서 관리자와 기술노동자 대부분이 남성인 반면 사무직과 서비스직 노동자 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 양상이나 경영과 자원배분에 대한 업무는 남성에게 돌아가는 한편 이들이 결정한 

내용을 수행하며 일선 상품 또는 노동자와 접촉하는 업무가 여성에게 부과되는 패턴이 조직의 젠더레짐을 

보여준다는 식이다. 이 책에서는 특정한 조직의 젠더레짐은 더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넓은 패턴의 일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것이기에 이런 넓은 패턴이 사회의 “젠더 질서(gender order)”를 

구성한다고 말한다(Connell & Pearse, 2015:151-153)  

코넬과 피어스가 규정하는 젠더레짐과 젠더 질서는 모두 젠더가 일련의 사회적 관계, 즉 사람⋅집단⋅조직 

이 연결되고 분리되는 방식과 결부돼 작동하고 있음을 추상화하는 개념이다. 젠더라는 사회적 실재가 

‘구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젠더레짐이나 젠더 질서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광범위하게 시공간을 넘어 

존재해야 한다. 남호주의 공공부문 작업장에서 코넬이 확인한 “젠더레짐”과 유사한 형태의 배치가 한국의 

 
6 ILO, “C004 - Night Work (Women) Convention, 1919 (No. 4)” 

7 Council of Europe, “Key facts about the Istanbu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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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공공기관과 일터에,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조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코넬이 

관찰한 젠더레짐,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서 젠더가 실재한다고 여기게 

된다.  

코넬과 피어스의 젠더레짐은 국제정치학이나 복지국가연구에서 말하는 레짐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 미시⋅중간 수준의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책의 역자인 

유정미는 레짐 개념이 등장했던 장을 요약하며 미시에서 거시 수준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는데, 이는 젠더 

배열(arrangement), 젠더 패턴(pattern), 젠더레짐(regime), 젠더 질서(order), 젠더 관계(relations), 

젠더 구조(structure) 순이다. 이 중 레짐은 개인이나 행위를 넘어 “조직의 특성”으로 여겨지며, 더 오랜 

기간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젠더 질서나 사회적 실체(개인/집단/조직)들의 연결과 분리를 지칭하는 

젠더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개념으로 위치지어져 있다(Connell & Pearse, 2015:348).  

이러한 경향은 코넬의 정의를 인용하며 젠더레짐을 활용하는 여성학 연구들에서도 반복돼 확인된다. 

예를 들어 Morris(2009)는 젠더레짐을 젠더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만들어나가는 젠더 관계와 

실천의 배열에 따라 나타나는 생애경험으로 규정하면서 폭력 가구 젠더레짐(abusive household gender 

regime)을 개념화했다. 임춘희와 송인화(2010) 역시 한국 농촌 마을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참여관찰연구에서 젠더레짐을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집단⋅공동체에서 젠더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으로 

규정하며 비합리적이며 성별 불평등에 기초한 가부장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통적 젠더레짐을 합리적 

젠더레짐과 대비시켰다(임춘희와 송인화, 2010).  코넬의 젠더레짐을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연결해 

아비투스의 젠더화된 양식을 설명한 Mennesson(2012)의 연구에서는 코넬의 젠더레짐 개념이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접근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며 

성차가 구성되는 정적인 이론보다는 젠더 역동(gended dynamic)과 그 재생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ennes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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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레짐을 젠더화하기 - 젠더정책레짐 

(1) 복지국가레짐에서 젠더 고려하기 

복지국가 연구에서 젠더의 결합은 레짐 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남성 편향적인 기존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했다(Ciccia & Sainsbury, 2018). 국가와 여성의 관계를 고민하는 여성 연구자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가 여성을 ‘(사적) 복지 제공자'로 ‘모성’에 한정하거나, ‘정책 대상’으로 복지국가에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로 그린다는 점을 비판했다(Wilson, 1977; Lewis, 1997). 이들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하며, 복지를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 급여의 주체임을 설파한다. 실제로 여성을 

복지국가의 ‘정치 행위자’로 위치짓는 작업은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가 놓치고 있었던 사적 영역과 

재생산(reproduction)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Peattie and Rein, 1983; Hernes, 

1987). 또한 복지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남성에 사회적으로 유리한 기회와 자격, 권위 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부장적 성별 구조를 재생산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지식이 몰젠더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승인하고 재생산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줬다(Nelson, 1990; 

장지연, 2004).  

젠더레짐은 복지국가레짐 논의의 몰젠더적(gender-blind) 전제를 문제시하며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 

비교복지국가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비판은 에스핑 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레짐에 대한 Lewis(1992)와 Orloff(1993)의 문제제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핑 

앤더슨은 유럽 자본주의 국가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차이, 그리고 분배 결과로 나타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 정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이상형(ideal type)으로 구분했다(Esping-Andersen, 1990). 그러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에스핑 앤더슨의 레짐 구분은 ① 핵심 복지제공자로 가족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간과하고, ② 

유⋅무급 노동의 불평등한 성별분업을 누락함으로써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당연시하며, ③ 사회 분배를 

주로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유급 노동과 연계함으로써 생계부양자 남성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가부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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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내 피부양시민(여성과 아동)8의 사회권을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Lewis, 1992; O’Connor, 1993; 

Orloff, 1993).  

몰젠더적 복지국가 전제에 대한 비판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젠더 관계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비교복지국가 

논의에서 젠더레짐은 별도의 이론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정치학자인 

세인즈베리(Diane Sainsbury)는 보다 거시적 층위에서 복지국가레짐과 관계 속에서 젠더를 포착하기 

위해 레짐 개념을 활용한다. 세인즈베리는 레짐을 기저의 기대를 형성하는 규범과 규칙의 복합체(Complex 

of rules and norms that create established expectations)라고 설명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젠더레짐을 두 성별에게 서로 다른 권리와 과업을 배분하는 젠더 관계에 대한 규칙과 규범으로 구성되는 

것(Gender regime consists of the rules and norms about gender relations, allocating tasks 

and rights to the two sexes)으로 정의한다. 세인즈베리는 젠더정책레짐(gender policy regime)을 

젠더레짐과 상호교환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때 젠더정책레짐은 정책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관계를 만들어내는 규범과 규칙의 논리(Gender policy regime entails a logic based on the rules 

and norms about gender relations that influences the construction of policies)를 의미한다. 

젠더레짐이 젠더 관계를 구성하는 규범과 규칙 일반을 의미한다면 젠더정책레짐은 정책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과 규칙을 지칭한다. 서구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과 의의를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세인스베리의 논의에서 젠더레짐은 곧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관계의 구성요소들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교환 가능해진다. 

세인즈베리가 제안하는 젠더정책레짐은 여성의 위치를 단순히 노동자로 설정하는 기존 복지국가레짐 

담론을 문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젠더를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여성을 노동자로만 

여기는 이론과 개념틀은 다음의 사실들을 누락한다. 첫째, 노동자가 된 여성의 위치는 노동자 남성의 위치와 

동일하지 않다. 둘째, 여성의 무급가사노동과 가정 내 노동이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고용상태에 따라 획득하는 권리(entitlement)에만 주목한다면 여성들이 

아내나 모성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간과된다. 세인즈베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젠더가 국가의 정책과 법률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표1에서 확인할 수 

 
8 여기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지목하나, 노동복지(workfare) 원리에 따라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사람, 노인과 장애인, 동성 파트너 

등 생산노동에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직접적인 복지의 자격이 없는 피부양시민의 범위는 한결 더 넓음이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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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젠더정책레짐의 세 가지 분류는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복지의 사회적 분배가 

달라지는 방식을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 권리가 주어지는 조건, 급여 수혜자, 조세 납부 

방식, 고용과 임금정책, 돌봄 노동과 생산에서의 차이로 유형화하고 각각을 상호구분되는 젠더정책레짐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분리된 젠더 역할 모델, 개별 생계부양-돌봄자 모델로 이론화했다(표1).   

 

[표 1] 세 가지 젠더정책레짐(Sainsbury, 1999) 

레짐 특성 남성 생계부양자 

Male Breadwinner 

분리된 젠더 역할 

Separated gender roles 

개별 소득자-돌봄자   

Individual earner-carer  

이데올로기 노동의 엄격한 성별 구분 노동의 엄격한 성별 구분 공동업무분담 

(남편) 임금소득자 

(아내) 돌봄제공자 

(남편) 임금소득자 

(아내) 돌봄제공자 

(부) 소득자-돌봄자 

(모) 소득자-돌봄자 

권리 부부 사이에 불평등 성역할에 따라 다름 평등 

권리의 조건 생계비 보존 원칙 가족 책임 시민권 또는 거주권 

급여 수혜자 가구주,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 급여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돌봄제공자인 여성  

개인 

조세 공동조세,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공동조세, 남녀 모두에서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개별조세, 동일한 세금경감 

고용과 임금 정책 남성 우선 남성 우선 양성 평등 

돌봄생산 주로 민간 주로 민간 강력한 국가 개입 

돌봄노동 무급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일정한 

유급 보수 

가정 내 돌봄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유급 보수  

 

세인즈베리의 젠더레짐은 코넬 등 여성학 연구자들과 비교해 사회 구조로서 젠더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 층위를 다루는 한편, 국민국가를 주체로 

설정하는 국제정치 논의와 비교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층위를 다룬다. 에스핑 앤더슨이 베버(Max 

Weber)를 인용하며 복지국가레짐을 한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실증적 구분(empirical typology)보다 



건강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연구소  
 

17 

17 

이상형(ideal type)이라고 여겼던 것과 유사하게, 세인스베리가 제안하는 젠더레짐 역시 그와 유사한 

심급의 이론적 구성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인스베리가 말하는 젠더레짐은 실제 

사회에서 그에 해당하는 현상이 재현, 실증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기 보다 어떠한 젠더레짐의 

원형(prototype)을 결정화(crystalize)함으로써(Rice, 2012) 그 작동 방식과 논리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도 젠더정책레짐 개념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① 사회 분배(social provision)의 주체로 가족과 시민사회의 역할, ② 사회 분배의 계층화 

효과, ③ 사회 분배 자격의 원칙(가족 관계 및 결혼 상태 등), ④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권(적극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의 네 가지 차원을 결합, 변용한 형태의 젠더레짐이 제안된 바 있다(Cicca & Sainsbury, 2018).   

 

[글상자 1] 젠더정책레짐으로 바라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한국의 건강보험은 고용관계에 기반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부양자로서 ‘가입' 자격은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자와 법적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급여 혜택 및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런 제도 속에서 법적 가족 관계는 가부장제에 기댄 이성애 정상가족을 상정한다. 혈연 또는 이성 간 

결합관계에서 벗어난 관계는 법적 가족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건강보험의 가입과 

보장에서도 마찬가지다. 2021년 2월,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우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동성부부인 이들이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동성결합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 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공단은 8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동성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바꾸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2019년 10월). 이에 대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동성 간 결합을 사실혼 관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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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하지만 2023년 2월 2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별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이 판결은 보다 다양한 가족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건강보장의 범위를 넓히며, 사회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가족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여야 마땅하다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젠더정책레짐 관점에서 이 사례를 바라보면 생계부양자로 가구주에 대한 급여 보장과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없이 인정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조건을 결정짓는 젠더 관계의 작동 방식과 논리에 주목하게 

된다. 건강보험은 가구를 중심으로 피부양의 관계를 넓게 인정해왔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주로 

생계부양자 남성과 피부양자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부양가족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부장 가족의 모습을 

전제로 한다.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이성의 결합인 경우 생계부양을 하지 않는 구성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하지만, 동일하게 생활-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동성부부에서 생계부양자-피부양자로서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관습적으로 제도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과 같은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이성애 

가족제도를 지탱하는 제도로서 기능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자. 아래 그림은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확인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 가구주의 성별 분포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서 여성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가구에서 남성이 생계부양자이자 가구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여성들의 일은 종종 남성 생계부양자의 소득활동을 보조, 

보완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는 노동을 자격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비정규 직종에서 일을 하고, 같은 비정규직에서도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하는 업종(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낮다(한겨레,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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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구주 가구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여성이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가구 비율임;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가 차지하는 비율임;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주와 직장가입자 성별 분포는 전체 세대주 및 가입자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는 순서대로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참고. 

 

세인즈베리의 젠더정책레짐의 용어로 설명하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는 제도 설계는 

한국에서도 노동자로서 여성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근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여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남성 생계부양자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없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득이 크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은 국가와 노동자, 고용주 삼자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벼운 노동이 되기 더 쉽다. 문제는, 이 때의 “합리적 선택”이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구성하는 가족이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는 유효한 테두리인 

상황이 유지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성별역할구분이 모두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부권적 노동복지를 사회안전망의 원칙으로 활용하는 

국가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따른 복지 레짐, 노동시장에서의 지속되는 완연한 성별 격차가 생계를 

중심으로 종속적인 젠더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구성하는 셈이다.  

 만약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이 “개별 소득자-돌봄자”모델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는 

부양자-피부양자 제도 없이, 모든 국민이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근로가 불가능한 인구집단의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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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평등한 제도가 있다는 가정 하에 여성과 남성의 사회보험가입률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부양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 경우 동성부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과 관련한 차별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젠더정책레짐을 통해 공-사를 

넘나드는 성별에 따른 노동분업 및 이에 수반되는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성애 정상가족에 대한 특권적 

인정 및 분배가 유지, 정당화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젠더정책레짐에 대한 이 논의는 현실에서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급여를 받음)을 부인하거나, 보다 평등한 젠더 관계를 

전제로 삼는 개별 소득자-돌봄자 모델이 바람직하기에 지금 당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님을 짚어 둔다. 우리는 다만 이 사례를 소재 삼아 건강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젠더정책레짐이 

퀴어 정치와 접합(articulation)하는 양식, 그리고 그 효과와 의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2) 젠더정책레짐의 활용과 한계 

복지국가레짐이 이론화된 이후 이들 유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거나, 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경로의존성을 살펴보거나, 또는 탈상품화 및 계층화 수준이 건강 등 결과변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젠더레짐 역시 이론적 구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다수 

진행됐다. 대표적인 방식이 젠더레짐에 따라 각국의 성평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인데, 

이 때의 성평등은 사회 정책의 탈가족화(예.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등)(Sainsbury, 1996; Esping-

Andersen, 2009, Guo & Gilbert, 2007; Orloff, 200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예.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고용률)(Huber & Stephens, 2000; Kushi & McManus, 2018; Mandel & Semyonov, 

2006; O’connor, 1993)등으로 흔히 조작화된다. 보건학 영역에서는 주로 성별에 따른 건강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젠더(정책)레짐을 활용한 사례들이 확인된다(Dreger et al., 2016; Chung et al., 

2013; Padrosa et al., 2022).  

국내 연구에서도 젠더레짐은 주로 국가 정책에서 젠더 관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됐다. 대표적으로 젠더정책레짐을 소개한 원숙연(2003)은 한국의 젠더정책레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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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1992)의 강한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 모델로 유형화하며 이에 더해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족주의가 

국가정책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미와 류연규(2013)는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선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젠더레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로 다른 젠더레짐을 가지는 

한국, 스웨덴, 독일에서 성역할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석재은(2012)은 한국 

연금제도가 젠더레짐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 온 양상을 검토하여, 젠더레짐을 젠더몰이해 관점, 젠더차이 

관점, 젠더 동등 관점, 젠더 통합 관점(결과적 젠더 평등)으로 구분, 정의했다. 1998년 전형적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전제로 젠더몰이해적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1998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흔들리는 

경제적 배경 속에서 젠더인지적 시도(분할연금 도입)가 이뤄졌으며, 2007년에는 젠더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출산연금크레딧, 재혼시에 분할연금 유지)이 도입되고 젠더 통합 관점의 단초(기초노령연금 

도입)가 채택됐다는 설명이다.9  

복지국가레짐의 젠더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젠더레짐은 복지국가의 젠더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 체계적 관계를 포착한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먼저, 

젠더정책레짐은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가족 안의 젠더 관계만을 고려한다(Brush, 2002; Walby, 

2004). 가족 내 여성이 가정주부인지, 아니면 노동자인지에 대한 차이에 주목할 뿐, 이성애 정상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상황을 포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필수 돌봄을 가정 내 

여성의 (유무급)노동으로 회피한다는 점 역시 제한점이다(Ciccia & Sainsbury, 2018).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이 임금노동자가 될 권리뿐만 아니라 부모가 될 권리(부모권 혹은 양육권)(장지연, 2004), 더 나아가 

서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돌봄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김희강, 2018)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정치를 형성하는 권력 관계와 투쟁을 고려하지 

못하는 틀이라는 비판 역시 고민해볼 만하다. 최근 정치 행위자로 여성, 성별화된 배분(가정 내 협상력, 

 
9 몰성적으로 논의될 때가 많은 연금제도를 성별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도이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레짐”이라 

명명한 분석틀이 복지국가논의에서 활용되곤하는 레짐과 동일한 심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개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는 성평등 전략 연속선(gender equality continuum)의 단계별 접근을 각각의 젠더레짐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변화 흐름을 젠더정책레짐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 도입 

과정이 우발적⋅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개별 정책을 “레짐”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질까? 정책들의 조합을 레짐으로 

부호화하는 것이 대체로 보다 평등한 젠더레짐으로 나아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와 공공정책의 관점, 입장, 규범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젠더 몰이해 관점과 젠더 차이 관점, 젠더 통합 관점의 “개념적 

연속선”을 시계열적 흐름에 따른 정책의 필연적인 진보처럼 놓이게 되는 것의 문제도 남아 있다. 기존의 성평등 전략 연속선의 

“접근(approach)”을 “레짐”으로 확장하여 얻을 수 있는 이론적 기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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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별 분업 등), 생산-재생산 선호 등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인즈베리 등 

복지국가이론에서 출발한 젠더(정치)레짐 논의들은 주로 기저의 이념형적 구분을 연역적으로 부과하거나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들 구분과 정치적 역동과의 접점이 넓지 않다. 젠더레짐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보편 이론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복지국가의 성편향을 넘어서기 위한 젠더정책레짐의 경우 

보다 정치한 활용 여지를 모색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형 구분의 틀을 답습하는 

젠더정책레짐을 보다 관계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규범적인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레짐”의 활용법에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월비(Sylvia Walby)의 젠더레짐  

상술한대로 레짐 개념은 총체를 지향하지만 특정한 차원을 다루거나 관심을 두는 특정 제도의 집합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학에서는 국제 질서 안에서의 정치체(주로 국민국가) 간에 

관찰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론에서는 개별 국민국가의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배열10을 설명하기 위해 레짐 개념을 활용한다. 개별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가 다층적 차원에서 생활세계를 결정(determination)하는 젠더 관계를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젠더레짐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다른 학제에서의 레짐 논의가 갖는 한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Walby(2004)는 기존의 젠더레짐의 문제를 ▲단일 차원 접근 ▲상부구조 접근 ▲본질주의 접근으로 

요약한다. 이 비판은 기존의 젠더레짐이 계급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 들었던 맑시즘의 문제적인 접근을 

반복했다는 주장으로도 읽을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단일 차원 접근 문제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아내 

또는 엄마로 환원해 가족이 아닌 젠더 관계를 사상하거나,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젠더 규범 또는 성평등 

규범을 젠더레짐과 같은 것으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부구조 접근은 

젠더불평등을 견인하는 핵심 기제로 젠더를 지목했지만 다른 구조와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젠더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짚는다. 흑인 여성은 흑인 남성과도 다르고 백인 여성과도 

 
10 레짐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배열은 alignment, constellation, configuration 와 같은 개념으로 흔히 설명되며 한국어로는 

배열, 배치, 형태, 정렬 등으로 번역할 수있다. 그러나 상호결합(intertwining)해 총체로서 작동하는 규범-제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번역어에 대해서는 학술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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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크렌쇼(Kimberle Crenshaw)의 말처럼 젠더불평등은 젠더 관계와 다른 불평등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지만(Crenshaw, 1990) 기존의 젠더레짐이 이 점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본질주의 접근 비판은 젠더레짐이 단일 인과요소로 환원하는 해석을 피하면서 젠더 

관계의 차이를 설명하려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확인되는 차이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관찰된 성차를 본질적 차이로 환원해버림으로써 현실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이론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Walby, 2004). 

월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고유한 젠더레짐 이론을 발전시켜왔기에 이를 별도로 소개한다. 

1989년 출판한 연구에서는 “가부장제를 이론화하기”를 목표로 경제구조 변화, 세계화, 탈산업화에 따른 

젠더 관계와 계급 관계의 불균등한 변화를 여성의 생애사(life history) 관점에서 검토한다(Walby, 1989). 

여성과 노동시장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여성과 가정(domestic)의 관계와 연결된다. 여성이 시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제1세대 페미니즘의 성공은 일부 국가에서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의한 여성 노동 수요 증가와 맞물려 여성을 가정 내에 머무르게 만드는 사적(domestic) 젠더레짐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공적(public) 젠더레짐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Walby, 1990). 이렇게 자본주의의 확장과 페미니즘의 성취는 여성의 위치를 (급여와 기간 제한 

없이 복무하는) 가정의 부속품에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공적 노동자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사적 젠더레짐에서 공적 젠더레짐으로의 전환은 근대적 이행을 뜻하지만 반드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하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여성을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던 

가부장제의 전략은, 점차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분리⋅종속시켜 시장이 요구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의 종속을 유지⋅존속하는 전략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이를 보여준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났지만 이는 성별노동분리를 강화로 이어졌다. 정치에서 여성대표성이 강화됐지만 이를 위해 도입한 

젠더 할당에는 차별과 혐오, 조직화된 폭력, 그리고 백래시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친밀함이 개인화됐다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삶을 통제하는 사적 가부장제에서 자본이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공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가 규범적으로는 가정폭력을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 공간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여러 이유로 방치하고, 이와 관련해 불평등을 심화하는 사적 구제와 안보를 위한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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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비는 젠더레짐을 네 가지 수준으로 추상화하며 네 층위가 함께 젠더 관계를 구성한다고 본다(Walby, 

2004). 첫 번째 차원은 가정에서 공공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을 의미하며 두 번째 차원은 이행 경로, 세 번째 

차원은 젠더레짐이 놓여 있는 사회 공간 구분, 네 번째 차원은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 첫 번째 차원은 

가부장제의 변화를 단절적이라기보다는 연속선 상에 놓이는 것으로 보며, 두 번째 차원은 젠더레짐이 

이행하는 경로가 시장주도경로(market-led trajectory), 복지국가주도경로(welfare state-led 

trajectory), 규제적 정치체주도경로(regulatory polity-led trajectory)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세 번째 차원은 사회를 구성하는 세 영역인 경제(economic), 정치체(polity),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여기서 정치체는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 월비는 이 연구에서는 

아직 폭력(violence)을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검토하는 다른 연구들을 통해 폭력과 폭력을 규율하는 제도가 구조로서의 특성을 지니기에 젠더레짐 

논의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국가에 독점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젠더레짐과 폭력을 결부짓는 사고를 드러낸다. 

 

[표 2] 월비가 제시한 젠더레짐의 다양성(Variety of gender regime) (Walby, 2020) 

제도 

영역 

젠더레짐의 다양성 

사적 domestic  공적 public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적 영역에서 배제 

excluded 

 배제 대신 분리 

segregated 

불평등이 심하고 

민주주의는 얕음 

불평등이 적고, 

민주주의는 깊음 

경제 가정 내 사적 관계에 

의해 여성 생계가 

결정됨 

 자유로운 임금소득을 

통한 여성의 생계 유지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가 희박 

시간의 균형 있고 

평등한 사용을 위한 

정치체의 규제 

정치체 민주적 참여 없음  부분적 민주적 참여 얕은 민주주의, 보편적 

투표권 부여 

깊은 민주주의, 정치적 

관여의 폭과 넓이가 더 

깊음  

시민 

사회 

사적영역으로 국한  사사화되지 않음 불평등함. 상품화되고 

얄팍함 

상호적, 상보적, 

두터움 

폭력 가정 내 가해자의 

폭력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 

 국가가 합법적 폭력을 

독점 

안보국가는 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지만 높은 

수준의 폭력이 유지 

복지국가는 폭력을 

범죄화하며 피해자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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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근 논의에서 월비는 젠더레짐의 공적 형태를 신자유주의(neoliberal) 유형과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tic) 유형으로 구분, 정식화했다(Walby, 2009). <표 2>는 젠더레짐의 다양성을 네 가지 

차원에서 구성하는 월비의 정식화를 번역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동반되는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성평등 강화, 페미니스트-노동 정치 프로젝트에서 권력과 동맹의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젠더레짐의 차이를 

설명하고 경제⋅정치⋅시민사회⋅폭력 영역을 각각 젠더 관계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이론틀로 젠더레짐을 정식화한 셈이다. 이를 위해 월비는 젠더레짐의 이행 경로를 설명하는 두 번째 차원을 

공적 형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신자유주의 vs 사회민주주의), 세 번째 차원의 공간에 폭력을 더해 

네 가지 제도적 영역을 구성하고(국가, 경제, 시민사회, 폭력), 그 전반을 형성하는 주요한 축을 의미하는 

불평등 레짐(regime of inequality)으로 젠더, 계급, 민족(ethnicity)11을 제안했다.  

이 정식화에서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네 가지 제도 영역 중 하나인 폭력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국가가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다는 정치학의 오랜 명제12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력의 양상과 크기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한국은 다른 고소득국가와 비교해 폭력행위와 이에 이르는 

수단을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로 지표상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13. 그러나 

2016년 한국 트위터를 뒤덮었던 해시태그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이 보여주듯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폭력 일반과 다른 방식으로 규율된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치와 

일정하게 다른 규율이 적용되며, 이는 젠더레짐에서 폭력을 별도의 차원으로 다루는 것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상품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를 젠더레짐의 구성요소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의 도식을 적용해 보면 한국은 

 
11 이론이 구성, 발달해온 맥락을 고려할 때 ‘Race’와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족’을 번역어로 사용했다. 한국의 

맥락에서 Ethnicity 의 번역어로 인종을 택하면 Race 와 구분되지 않고 고유한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민족 또는 민족성을 쓰는 경우에도 Nation 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남고, 이는 한국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지만, Race 가 생물학적 함의를 담은 범주인데 반해 Ethnicity 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을 이르는 말에 가깝게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12 베버는 1918 년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a Vocation)’을 통해 국가가 “주어진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가지는 공동체(Human community that (successfully) claims the monopoly of the legitimate use of 

physical force within a given territory)(Weber, 1946;78)”라고 주장했다. 베버의 이와 같은 정의는 향후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두는 다양한 학문에서 폭넓게 응용돼 왔다.  

13 World Population Review, “Gun Deaths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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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품화의 강도가 높아 인간 일반 역시 상품화돼 있고 정치체와 시민 사회에는 그를 견제할 힘이 

충분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레짐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높은 강도의 폭력이 만연하고, 국가가 

폭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좁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적 시도 역시 한국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상품화됐다는 설명(동영상 삭제 대행 업체 등)을 붙여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젠더레짐을 개념화함으로써 월비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던 걸까? 2015년 출판한 책 「위기(Crisis)」에서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위기」에서 월비는 

젠더레짐의 우파적 전환을 다루면서 금융⋅경제⋅재정⋅정치 위기가 폭력, 특히 가정 폭력과 젠더 폭력의 

증가로 굴러떨어진다(cascade)는 점에 주목한다. 남성의 얼굴을 한 위기는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변화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폭력을 살피는 것은 젠더레짐의 현재 상태를 살피는 

일이 되고, 이는 곳 기존의 경제, 정치체, 시민사회에 더해 폭력을 젠더레짐의 한 차원으로 두는 것의 이론적 

장점이 도출된다.14 

 <그림 3>은 월비의 젠더레짐을 기존 레짐 논의와 비교하기 위해 도식화를 시도한 것이다. 가로축에 

개인(individual)-가족(family)-공동체(community)로 이어지는 사적 레짐에서의 공간 단위, 

국가(nation state)-지역(regional)-국제(international)-전지구(global)로 이어지는 공적 레짐에서의 

공간 단위를 그 규모에 따라 늘어놨다. 세로축에는 월비가 제시한 레짐의 네 가지 제도영역인 국가, 경제, 

시민사회, 폭력을 배치했다. 제시된 공간 전체가 월비의 젠더레짐이 다루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기존의 

레짐 논의의 평균적인 위치를 배치했다. 우선 인구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려는 인구 레짐(population 

regime)은 가족 단위에 개입하며 국가와 경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여성을 가족 안에 종속시키는 사적 

레짐에 해당한다. 복지국가 레짐(welfare regime)은 가족을 구성단위로 보며 국가-경제-시민사회의 세 

 
14 월비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깊이가 얕아지고, 대신 사회적 위기를 다루기 위한 안보(security)의 중요성이 강화된다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은 현대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Walby, 2015). 

우익 포퓰리즘을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운동의 증가는 신자유주의의 퇴조로 여겨지곤 하며,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 갈등적이고 이분법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개념화는 

기존에 불화하는 것처럼 보이던 두 주의(-ism)가 결합해 새로운 시대의 신자유주의를 규정하는 지배적 형태가 됐거나,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Biebricher, 2020; Bruff, 2014). 그러나 폭력을 젠더레짐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는 월비의 도식에서 

폭력은 사회통제를 위해 통치체의 작동원리로 내장된 것으로, 신자유주의 이전에도, 신자유주의가 주류이던 시절에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별도로 호명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단절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폭력이 활용되는 제도적 양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 어떤 레짐에서도 여성들은 진정으로 폭력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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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고려한다. 여성의 위치를 가족 안에 두는 단일생계부양자모형(single-breadwinner model)에서는 

사적 레짐에 더 가깝고, 여성을 새로운 노동자로 보는 이인소득자모형(dual-earner model)에서는 공적 

레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레짐은 국민국가가 활동하는 지역 

이상 수준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주로 국가와 경제체제(드물게 시민사회)를 이론적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국제정치학의 비주류 분파인 페미니스트 IR은 군사화(militarization)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통해 폭력을 

이론적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15 

 

[그림 3] 월비의 젠더레짐과 다른 레짐 개념의 비교  

※ Walby(2009)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들이 도식화 

 

월비는 젠더레짐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논의와 비판을 정리하며 향후 검토돼야 할 다섯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Walby, 2020). 첫 번째 논점은 전근대와 근대의 구분이 시공간적으로 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제는 돌봄 노동 그리고 가족과 연결된다. 가정을 전근대로, 공적 영역과 근대를 동치하는 

개념화는 가정에서 조직되고 수행되는 돌봄 노동을 전근대의 산물로 여기며 이에 대한 가치절하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은 여성양육자가 체계적으로 돌봄과 양육을 

조직화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동시에 근대적인 능력주의(meritocracy)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15 대표적인 저작으로 Cynthia Enloe 의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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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의 차원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장경섭 외, 2015).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일터로 여성의 위치 

이동이 단순히 전근대-근대 도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두 번째는 공적 레짐의 한 형태로 복지국가 유형론에서처럼 보수(conservative) 유형을 추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 논점은 독일 사례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유형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월비가 제시했던 젠더레짐의 두 번째 차원(이행경로)에 포함돼 있던 규제적 

정치체주도경로를 따르는 독일과 같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비교적 손쉽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적 레짐에서 공적 레짐으로의 근대화가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차원과는 달리, 독일과 같은 국가는 신자유주의 유형과 사회민주주의 유형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 올리기 

어려운 질적으로 다른 경로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다루는 형태다. 

세 번째는 젠더레짐 안에서 가족과 가정의 위치 문제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는 흔히 

가족을 젠더 관계의 출발점으로 여기는데, 앞서 소개한 비판에서 살펴볼 수 있듯 적어도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젠더 관계는 가족을 넘어 한결 다양한 제도 영역에 걸쳐 있기에 

젠더 관계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위치와 형태가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이론 안에 어떻게 반영해 낼 것인지가 

주요한 논점이 된다. 최근 한국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동성 부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는 가족과 

젠더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네 번째 논점은 젠더레짐이 다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의 문제다. 흔히 복지국가 유형론은 국민국가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과는 다른 공간적 범위의 거버넌스가 젠더레짐에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젠더레짐의 틀을 국소, 국가, 지역, 국제 범위로 구분, 확장하는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유럽의 맥락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지역 regional’에 해당하는 범주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남는다.   

마지막 논점은 폭력의 이론화로, 월비의 젠더레짐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을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Moghadam, 

2020), 폭력의 범위를 확장해 그 자체로 별도의 레짐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Hearn et al., 2022)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각각의 주장들은 각자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월비는 폭력을 제도적 영역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사회 변화에서 폭력의 위치를 이론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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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폭력의 개념을 레짐까지 확장하면 권력의 작동에 대한 주목이 흐릿해지면서 폭력 개념의 분석적 

힘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면서 네 번째 제도적 영역으로 폭력의 위치를 옹호한다.  

그렇다면 건강과 연결지어 젠더레짐을 고민하는 우리의 논의에서 월비의 젠더레짐은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 월비의 이론화를 단순히 복지 레짐에 젠더를 더하거나, 젠더를 중심에 둔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드려는 기획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층위와 목표가 달라보인다. 이보다는 자본주의와 젠더관계 변화가 

맞물려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는 기획으로 월비의 젠더레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위치, 역할, ‘‘폭력’이 독점되는 단위의 변화 등 차원을 활용해 사회를 더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너른 

시야를 제공하는 사회 이론으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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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가능성을 모색하기  

이 글에서 탐색한 젠더레짐의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민 국가가 구성 단위로 

참여하기에 각국을 귀속하는 명백하고 가시적인 규율이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든 국제정치의 장에서 

행동과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범 네트워크의 총체로 레짐을 호명했다.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제도를 

형성하는 더 넓은 규범과 원칙, 역사문화적 구조와 정치경제의 총체⋅통합물로 레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 레짐, 젠더(정책)레짐, 돌봄 레짐, 빈곤 레짐, 신자유주의 레짐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특정한 시공간의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사회 관계의 양상을 

젠더레짐으로 호명한다.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젠더레짐, 폭력 가구 젠더레짐, 전통적 젠더레짐처럼 

연구자가 관찰⋅발견한 젠더화된 규범이나 규율, 이를 재생산하는 제도 등이 특정한 이름이나 수식어를 

동반하는 젠더레짐으로 규정되는 방식이 흔하다. 월비는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 젠더레짐을 개념화했다. 

여기서 젠더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축으로 국가, 경제, 시민사회, 폭력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레짐을 이룬다.  

문헌 고찰을 통해 젠더레짐이 정치와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넓은 영역에서 젠더화된 관계와 역할, 규범, 

정동 등의 총체로 나타나는 젠더 구조를 사회적 실재로써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임을 

확인했다 판단한다. 법과 제도로 강제되지 않음에도 너무나 많은 제도와 관습들이 유연하면서도 완고하게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음을 떠올려보면, 젠더 구조의 작동을 자연스럽게 레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인즈베리 등 복지레짐에서 출발한 젠더정책레짐 연구자들의 말처럼 정책 레짐 관점을 취함으로서 젠더에 

대한 분석이 행태와 개인 수준의 규범을 넘어 정책과 제도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특정한 젠더 관계를 

선택적으로 수용해 이를 제도화하고, 그 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젠더 규범을 분배와 정동을 

아우르는 넓은 영역에 걸쳐 재생산하는 국가의 작동을 분석하는 데에도 레짐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인구 감소를 저출산과 연결지으며 결혼하고 아이 낳는 여성과 가족에게 선별적으로 공공정책을 

통한 분배의 권리를 부여하는 담론을 출생주의 정책(pronatalist policy)으로 개념화하는 것과 출생주의 

레짐(pronatalist regime)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그 쓸모와 효과가 다르다.  

지역적⋅국제적 층위에서 특징적인 여성건강레짐을 구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비교적 좋은 

질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므로 의료보험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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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제도가 거의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논리의 반대가 있었지만 

차츰 임신 ⋅ 출산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내에 포함된 한국의 유사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고소득 국가로 의료접근성이 높고 평균기대여명이 길다. 하지만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미페프리스톤)이 아직까지도 공식 승인⋅허가 판매되지 못하고, 임신중지는 남성 파트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 감소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깊지만 서구 국가들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산율은 매우 낮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이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 더 나아가 재생산 권리를 

둘러싼 모종의 “레짐”이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임신중지 그 자체에 대한 낙인 

수준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지는 커다란 낙인이 되는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정치경제 역시 국제적 비교 대조를 통한 분류가 가능할는지 모른다.  

이 다음은 더 넓은 틀⋅관점⋅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건강 레짐의 활용법을 본받는 시도로 

젠더레짐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좀 더 실천적이고 변혁의 주체를 고민하는 여성건강레짐을 

개념화⋅이론화하는 시도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레짐’ 개념이 이론적 심급으로 그 정의, 범위, 활용이 명확하지 않은데에는 이를 활용해왔던 각각의 

학제가 지향하는 바와 레짐 개념을 통해 목표한 바가 서로 달랐다는 맥락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학에서의 레짐이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 행위자들을 통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여성학과 사회복지학에서의 레짐은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려는 일종의 공공재 생산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다. 다만, 이런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레짐’ 개념의 모호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데, 이런 애매함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주류 

담론으로서 힘과 지위를 얻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점도 짚어둔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레짐’ 개념의 모호함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레짐’ 개념이 건강과 

보건의료가 점점 더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사안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국에서 ‘모두의 건강과 안녕’이라는 

보건학의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자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홉스적 

세계관에서 태어난 개념이지만, 여성학, 사회복지학 같은 실천적인 학제의 문제의식을 거치며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개입을 지시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한 과정은 그 자체로 참조의 

대상이다. 추상과 이론을 고민하기에는 당장 대응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요즈음이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준거점이자 문제틀을 고민함으로써 다종의 문제들을 꿰어 연결하는 연대적 실천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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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고민하는 더 좋은 세계로 향하는 나침반으로 젠더건강레짐에 

대해 더 많은 동료들이 함께 관심을 두고 탐색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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